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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베 담화는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보다 국제주의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의 국가 정체성 인식에서 일본적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국제주의 관점은 세계적 보편

성을 강조한다는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였던 아

시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아베 담화의 명백한 청자는 일본에 대한 승자였던 미국이다.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은 미국에게 상이하게 이해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적 역사 정책

은 2013년에 주로 불거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보는 미국의 불신과 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아베 정권의 역

사 정책에 대한 이해는 너무 과도하게 아베 개인의 역사수정주의적 신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아베의 신념에 기대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아베의 신념보다는 아

베 정권의 전략적 고려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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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 역사수정주의를 대표해 온 인물이

었다. 아베는 역사 화해 노선에 대한 자민당 내 반동 세력의 대표 주자로, 역사 

인식 현안에 대한 강경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 왔다(Hughes, 2015: 15). 아베 정권하

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이 반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인식에서 기인한다(Edström, 2007: 81; Mochizuki et al., 2013: 35-38; 渡辺

治, 2014). 아베의 역사 인식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이해의 토대에 두는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과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

구재단(NRF-2016S1A3A292440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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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1기 아베 정권과 제2기 아베 정권 모두

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을 역사수정주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제1기 아베 정권기에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였다. 제2기 아베 

정권기에 들어서는 2013년 12월 26일에 한 차례 참배를 감행한 후, 참배 감행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 내내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했던 고이즈

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와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1990년대 아베가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 담화를 계

승한다는 정책 견해를 공식화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노 담화의 부정, 

무라야마 담화의 변경은 정치인 아베가 지속해서 표명해 온 그의 신념 사항이었

지만(임은정, 2016: 189-191), 그는 총리가 되어서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정부 정책

에 고스란히 반영시키지는 못했다. 즉,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과 아베의 개인적 

신념 사이에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신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논문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역사수정주의가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제약하는 요소는 무엇

인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아베 정권은 역사수정주의 대신 어떠한 원칙에 입각

해서 역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에 역사수정주의가 반영되는 것을 제약하는 요

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설명이 있어 왔다.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가

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제약 요인은 국제 구조이다. 우선 대중국 정책과 대한

국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관여적 필요성이 있을 때,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

화시킬 수 있는 역사 정책의 변경은 자제된다. 대표적으로 제1기 아베 정권기

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와 관여적 대중 정책이 맞물려 있었다(田崎史

郎, 2014: kindle location 1584). 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정책 선호가 존재

한다. 동아시아 지역 전략 차원에서 군사적 미일 동맹 강화를 희망하는 미국에

게 적극적 평화주의로 상징되는 아베의 안보 정책 변화는 적극적으로 환영되는 

사항이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본의 역

사 정책 변환은 기피되는 사항이다. 특히 한 ·미 ·일 안보 협력 기제의 발전을 기

대하는 미국에게 일본의 역사 정책에 따른 한일 관계의 악화는 적극적으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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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것이다(Mochizuki et al., 2013: 39). 한편, 아베 역사 인식의 정책화에 대

한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일본 국내 정치가 제기되어 왔다. 2006년 자민당 총

재 선거에서 반아베 그룹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쟁점화가 이루어졌었고, 

이것이 제1기 아베 정권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를 억제한 하나의 요인이었

다(中北浩爾, 2014: kindle location 3280). 한편 제2기 아베 정권에서도 아베의 강력한 

정권 장악력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변경에 대하여 자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이것이 대폭적인 현상 변경으로서의 역사 정책 

노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으로 논의된다(『日本経済新聞』 2015. 2. 7). 이러한 

제약 논의들 중에서 본 논문은 2013년 12월 26일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이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본다.

본 논문은 2015년 아베 담화를 계기로 국제주의가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이 역사

수정주의와 역사 화해 노선이라는 기존의 일본 역사 인식의 양대 축을 벗어나 

국제 질서에의 협조라는 기준에 입각한 국제주의로 재정립되었음을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수정주의의 가시성을 떨어트리면서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것

이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판단하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국제주의 강조의 성격이 갖는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미국과의 협조라는 일본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 가치관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의 외교 정책 방

향성 속에서 역사 정책의 기조가 역사수정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변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역사수정주의가 역사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어떠한 제약 요인이 

작동했는지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국제주의가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 배경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일본 역사 해석과 국가 정체성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베 담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수정주의

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본의 역사 정책을 관찰하는 프레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아베의 역사 인식과 제1기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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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 사이의 편차에 관해서 기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2015년에 총리 자문 회의로 구성되었던 ‘20세기를 되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는 지식인 간담회(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

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 이하 21세기구상간담회)’의 논의를 통해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IV장

에서는 아베 담화에 나타난 국제주의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II. 아베 신조의 역사 인식과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

1. 아베 신조의 역사수정주의적 의원 활동과 역사 인식

 역사 정책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90년대의 역사 화해 노선으로

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 담화, 비자민 연립 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煕) 총리에 의한 침략 전쟁 발언, 자민-사회-신당 사키

가케 연립의 무라야마 정권에 의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1990년대 초 ·중반 

자민당 내 보수 리버럴 세력과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혁신 정치 세력에 의해 주

도된 탈냉전기 역사 화해 노선의 결과로 볼 수 있다(中野晃一, 2015: kindle location 

1178). 1990년대 역사 화해 노선의 대두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격 규정과 

전쟁 시의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변화된 움직임을 보여 준다.

하지만 역사 화해 노선에 대한 일본 정치권 내의 반발 흐름도 강력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해석에 대한 우익적 사고는 일본 사회의 저변에서 전후 

내내 면면히 이어져 왔었다(安田浩一, 2018; 조진구, 2018). 그렇지만 제도 정치권에서 

역사수정주의가 대두된 것은 역사 화해 노선에 대한 반동의 성격이 크다(中野晃

一, 2015: kindle location 1301). 자민당 내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은 역사 화해 노선 정

책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 집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규정 문제, 이와 

연관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반대되는 인식을 보유하는 자민당 정치인들은 1993년 역사 ·검

토위원회(歴史 ·検討委員会)라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였다. 역사 ·검토위원회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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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주의 인식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역사 정책에 대한 집단적 의견 개진의 목

소리를 내는 시발점이었다(구유진, 2016: 134-135).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 전쟁 발언

을 계기로 결성된 역사 ·검토위원회에서는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대변하

는 대표적 지식인들을 초청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 도쿄 재판의 부당

성,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재고, 난징 대학살의 허구성 등을 주제로 공부 모

임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침략 전쟁의 부정과 전쟁 범죄의 상대화된 인식을 

공유하였다(구유진, 2016: 136-138). 1995년 8월 15일 역사 ·검토위원회 공부 모임의 

결과물로 간행된 단행본 제목이 전시기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던 대

동아전쟁을 전면에 내세운 『대동아전쟁의 총괄(大東亜戦争の総括)』이라는 점은 역

사 ·검토 위원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역사 ·검토위원회는 1995년 무라야마 정권에서 추진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

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歴史を教訓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 이하 부전결

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終戦50周年国会

議員連盟)으로 연결된다. 또한 역사수정주의 지식인들이 1996년 ‘새로운 역사 교

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수정

주의 세계관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 자민당 

내 역사수정주의 그룹에서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 이하 역사교육의원연맹)’을 결성하고, 새역모 

활동을 뒷받침하였다(이계황, 2003).

아베는 역사 ·검토위원회,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 역사교육의원연맹으

로 이어지는 1990년대 일본 정치권 내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다. 

1993년 7월 18일에 행해진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중의원으로 처음 당

선된 아베는 그해 8월 23일에 결성된 역사 ·검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다.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1995년 6월 9일의 부전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의 적극적인 

역사 관련 의원 모임 참여와 연결된다. 그는 역사교육의원연맹에서도 사무국장

으로 활동하였다(구유진, 2016: 141).

아베가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 모임에서 발견되는 역사수정주

의적 성향은 아베의 역사 인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오랜 정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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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그의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은 의회 속기록과 신문 기사, 저서 등에

서 다수 발견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전형적인 강제 연행 증거 부재

론을 보여 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라는 그

의 입장이 쉽게 발견되며, 논쟁의 소지가 있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 교과서에 기

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와 함께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임은정, 2016: 190-191). 또한 총리의 야스쿠니 신

사 참배에 대한 옹호 발언도 매우 쉽게 발견된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관방 차

관, 자민당 간사장, 관방 장관을 역임하면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지지를 보여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그의 찬

성 입장은 2000년대 초반 신문 기사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임은정, 2016: 

190). 더불어 그가 2004년에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와 함께 발행한 대담집 

『이 국가를 지킬 결의(この国を守る決意)』와 2006년 그가 총리 취임 전에 발행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에서 역사 현안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내용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 한국과 중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론이다(安倍晋三, 2006; 安倍晋三·岡崎久彦, 2004).

다만 역사 인식 관련 현안 중 아베의 입장이 발언으로 잘 노출되는 않는 사

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에 대한 관점이다. 즉, 침략에 대한 부정은 잘 발견

되지 않는다. 다만 총리로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침략의 정

의는 학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였다(임은정, 

2016: 189). 이는 2013년에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 전개에 대한 국내외적 의

구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2. 아베 정권에서 역사수정주의의 반영과 제약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은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국내외

의 관심을 강화하였다. 총리 취임 전에 아베가 보여 준 역사 인식은 총리로 취임

한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노 담화 부정, 무라야마 담화의 변경을 전망케 하 

였다.

하지만 제1기 아베 정권에서 아베는 역사 정책에 본인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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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제1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지속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이었다. 고이즈미의 야스

쿠니 참배 강행은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왔다. 고이즈미 정권에

서 추구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책은 야스쿠니 문제로 진

전될 수 없었다(Hosoya, 2013). 또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은 자민당 내

에서 반발을 야기했다. 고이즈미는 높은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자민당 내에

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은 상당

했다. 특히 고이즈미가 1990년대에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가토 고이치(加藤

紘一)와 야마사키 다쿠(山崎拓)가 야스쿠니 참배 자제의 입장을 견인하였고, 이에 

더해 고가 마코토(古賀誠)와 후쿠타 야스오(福田康夫) 등이 동의하면서 야스쿠니 

참배 자제 목소리는 자민당 내에서 커져 갔다(若宮啓文, 2014: kindle location 1393). 

이들은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아베에 대한 반대 

세력이 되었다. 반아베 세력에서 지지하였던 후쿠다가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한 

후 반아베 세력은 아베의 총재 선거 승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아베가 총리로 야

스쿠니 참배를 수행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었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고이즈미 

정권기에 악화된 대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맞물려 아베가 제1기 

정권기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못한 배경이 된다.

더불어, 아베는 총리 취임 후 과거의 개인적 입장과는 달리 고노 담화를 계승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발 물러섰다. 물론 2007년 미

국 하원에서 혼다 의원의 주도하에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고 이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상황에서 아베는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표출시켰다. 2007년 3월 1일 일본 국회에서 있었던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라는 아베의 발언은 오히려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

되는 계기가 되었다(남상구, 2014: 453).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의 개인적 신

념이 일본 정부의 정책 변경을 야기하지는 못했다.

전체적으로 제1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물론 제1기 아베 정권은 1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

었기 때문에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의 제한성을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

다. 더구나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베는 제1기 아베 정권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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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소극성에 대한 자아비판과 역사 정책의 대폭적 변경에 대한 의욕을 드

러내면서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

는 “총리 재임 시절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며 다시 총리

가 되면 “야스쿠니 참배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고노 담화 수정의 필요

성을 다시 강조하였다(임은정, 2016: 190-191).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적 

신념은 2013년 12월 26일 기습적으로 감행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하지 못

하고 있다. 한편, 위안부 문제와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후 

“고노 담화는 관방 장관 담화이기 때문에 총리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남상구, 2013: 249). 물론 제2기 아베 정권에서는 고노 

담화가 나오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검증은 고노 담화 집

행 과정이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외교적 타협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남상구, 2014: 460-4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기 아베 정권은 고노 담

화 자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였다(남상구, 2014: 

466-467).

제2기 아베 정권의 초기 시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야스쿠니와 위안부 문

제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에 역사수정주의적 성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노

력이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 노선

으로 역사 정책의 대폭적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III. 21세기구상간담회와 ‘세계 속의 일본’

1. 21세기구상간담회의 배경

제2기 아베 정권의 등장에 대해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역

사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였지만, 제2기 아베 정권에게 역사 정책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았다. 제2기 아베 정권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경제와 안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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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

우며 출범한 제2기 아베 정권은 2013년과 2014년 엔저와 주가 상승 속에서 높

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軽部謙介, 2018). 한편 집권한 후 미일 동맹의 군사적 

차원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안보 정책 기조 속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3년 2월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 이하 안보법제간담회)’를 출범시

켰다(강경자, 2015). 아베 정권은 2014년 5월에 제출된 안보법제간담회의 최종 보

고서를 반영하여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은 2015년 미일 안보 

신가이드 라인과 안보 법제 개편으로 이어져 일본의 안보 체제는 제2기 아베 정

권하에서 기본적인 틀이 바뀌게 된다(박철희, 2016).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제2기 아베 정권에게 역사 정책은 중점 두 분

야에 대한 정책 역량의 집중을 저해하고 정권에 대한 대중 지지의 약화를 야기

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아베의 자문 그룹 중 오카자키를 비롯한 여러 명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서둘지 말 것을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日本経済新聞』 2013. 

11. 17.).

한편 제2기 아베 정권은 한국, 중국과 이미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제2기 아베 정권 초기의 중일 관계는 센카쿠 국유화에 따른 영토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2012년 노다 정권에 의한 센카쿠 국유화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공선의 항행(일본 

입장에서 영해 침범)이 빈번해지면서 동중국해에서의 갈등이 일상화되었다(이정환, 

2018b). 제2기 아베 정권에서는 센카쿠 문제에 대한 노다 정권의 강경 자세를 계

승하였기 때문에, 중일 관계의 갈등 양상은 지속되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 사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이 실패한 후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단행하였고, 제2기 아베 정권 출범 전의 한일 관계는 독도 문제를 중심

으로 냉각되어 있었다. 제2기 아베 정권의 출범과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

만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전된 노력을 주문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조윤수, 2018: 116). 한국,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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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사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외교 갈등을 격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정권 내에 존재했다.

제2기 아베 정권에서 역사 정책 변경을 통해 주변국과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

성에 대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강했다.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이라는 슬

로건 속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게 안보적 측

면에서 적극적인 협조 자세로 나서는 아베 정권은 긍정적이었다(Campbell, 2016: 

209). 하지만, 역사 문제로 빚어진 동북아의 역내 갈등 구조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2기 아베 정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였

다. 2013년 2월 아베의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은 미국 내

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 것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 보여 주기도 했

다. 2013년 10월 미일 외교 ·국방 장관 연석 회의(2+2)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한 존 케리 국무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 장관이 야스쿠니 대안 마련 논의에서 

대체 추모 시설로 여겨지던 지도리가우치 전몰자 묘원(千鳥ケ淵戦没者墓苑)에 방

문, 헌화하였다. 미일 안보 신가이드 라인을 주제로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역사문제에서 아베 정권의 도발 가능성을 견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日本経済新聞』 2013. 10. 4).

2013년 12월 26일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달 전 두 장관의 지도리가우치 묘원 헌화와 한 달 전 바이든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맥락에서 벌어진 것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2013년 11월 하순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 설정으로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일본, 한국, 중국을 순차적으로 방

문하였고, 그는 한국과 중국에게 일본 정부의 자제적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유례 없

이 ‘실망(disappointed)’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입장을 표명했던 것에는 오바마 행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 있었다(The Economist 2014. 1. 18).

국내적 여론 악화와 외교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제2기 아베 정권의 중추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田崎史郎, 2014: kindle location 1611). 아베의 참배 강행과 집권 1년 기념일

이라는 일정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수정주의 세력에 대한 배려,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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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일정 고려 등의 전략적 측면이 언급되었다(田崎史郎, 2014: kindle location 1615). 

확실한 것은 아베 정권의 관계자들이 미국의 강력한 유감 표시를 예상외로 생

각했다는 점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기존까지 한일 관계, 중일 관계의 외교 

이슈로 전개되어 왔다. 2013년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한 미국의 부정

적 태도는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물론 2014년과 2015년 미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아

니라 안보 협력 강화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협상이 중심에 있었다. 다만 미국에서 일본의 역사 정책 변경을 

미일 협력의 저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감행 

이후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 이후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은 전후 70주년인 2015년에 아베 정권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가에 집중

되었다.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에 반대하는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

며, 전후 60주년이었던 2005년에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담

아낸 고이즈미 담화와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담화를 만들어 내고 싶어했다(『日本

経済新聞』 2015. 1. 26). 무라야마 담화와는 다른 ‘미래 지향적’ 내용을 담아내고 싶

다고 발언해온 아베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전후 70주년 담화를 표명할 것인

가에 대해 일본 국내외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전후 70주년 담화는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간주되었다.

21세기구상간담회는 전후 70주년 담화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총리 자문 회

의로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6회 개최되었고, 8월 7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

하였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동의된 내용들이 전후 70주년 담화에 담기고, 이

것이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중심적 요체가 된다는 점에서 21세기구상간

담회의 의의가 있다.

2. 국제 질서와 일본

하지만 21세기구상간담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이미 논의 결과의 내용은 정해

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구상간담회는 니시무로 다이조(西室泰三, 일본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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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겸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회장),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 이즈카 게

이코(飯塚恵子, 요미우리신문 국제부장),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외교평론가), 가와시

마 신(川島真, 도쿄대학 교수), 고지마 요시히로(小島順彦, 미츠비시 상사 회장), 고조 요시

코(古城佳子, 도쿄대학 교수),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 세야 루

미코(瀬谷ルミ子, 일본분쟁예방센터 이사장),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교토대학 명예 교

수),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평화 ·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 하네다 마사시(羽田正, 도쿄

대학 교수), 호리 요시토(堀義人, 글로비스경영대학원 학장),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리

츠메이칸대학 객원교수),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 도쿄대학 명예교수), 야마다 다카

오(山田孝男, 마이니치신문 편집위원)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1 이 위원 중 역

사수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카니시뿐이다. 후에 나카니시는 21세기

구상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고립되어 있었다고 회고한다.2

21세기구상간담회의 총 6회 회의에서는 5명의 외부 발표자를 초빙하여 의견

을 청취하였다. 만약 초청된 이들이 역사수정주의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나카니시와 합세하여 일본 근 ·현대사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인식이 전후 70주

년 담화에 반영되도록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표자로 초빙된 오

쿠와키 나오야(奥脇直也, 메이지대학 교수),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당시 국제 협력 기

구 이사장), 구보 후미아키(久保文明, 도쿄대학 교수),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게이오대학 

교수),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간사이대학 교수)는 국제법, 국제 정치, 지역연구 분야

의 전문가로 역사수정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간담회에서 내놓은 결과물의 성격은 간담회 구성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개헌에 대한 각의 결정의 논리적 배경이 되던 안

보법제간담회에서도 그 위원들이 일본의 안전 보장 역량 강화 필요성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자연법적 성격 등에 대해 이미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 일본의 

간담회에서 상이한 의견의 논쟁 속에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은 찾아보기 힘

들다. 아베 정권에서는 정책 결정의 정당화 수단으로 간담회를 빈번하게 사용하

1　각 위원의 소속과 직위는 2015년 간담회 개최 당시 기준이다.

2　中西輝政(2015), “戦後70年と日本の進路”. https://www.kokuminkaikan.jp/chair/

detail20150830.html(검색일: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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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간담회의 결과는 간담회를 구성하는 정권 관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3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이 간담회 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본 근 ·현대사

에 대해 나카니시와 의견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보강되었어야 했다. 아베는 그

러한 인사들과의 인연이 깊다. 2007년 총리에서 물러난 후, 대표적 보수 사상가

인 니시베 스스무(西部邁)가 주선한 공부회를 매월 가져왔다. 또한 2012년 아베

의 재기를 바라면서 구성된 아베 신조 총리를 원하는 민간인 유지 모임(安倍晋三

総理大臣を求める民間人有志の会)의 발기인에도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을 가진 인사들

이 다수 존재한다. 2007년에서 2012년의 5년 동안 아베는 이들 보수 인사들과

의 빈번한 교류 속에 보수색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관찰되어 왔다(『日本経済新聞』 

2013. 11. 17). 하지만,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는 아베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역사수

정주의적 역사 인식 보유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 참여했

던 위원과 초빙 발표자 총 21명 중 나카니시만이 예외적이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다룬 논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① 20세기 세계와 일본의 행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일본의 20세기 경

험에서 교훈은 무엇인가. ② 일본에서는 전후 70년간 20세기의 교훈을 근거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특히 일본의 평화주의, 경제 발전, 국제 공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③ 일본에서는 전후 70년간 미국, 호주, 유럽의 국가들과 어

떻게 화해의 길을 걸어왔는가. ④ 일본에서는 전후 70년간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화해의 길을 걸어왔는가. ⑤ 20세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 아시아와 세계의 비전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이에 일본에서는 어떠

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4

간담회 내용 구성과 발표문의 중심을 이루는 특징은 일본적 맥락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행위와 위상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발표와 토론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제2차 모임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기타오카

3　아베 정권 간담회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三谷太一郎(2015)를 참조.

4　21세기구상간담회의 논의 주제는 제1차 회의 때 아베 총리에 의해 직접 제시되었다. https://

www.kantei.go.jp/jp/97_abe/actions/201502/25_21c_koso.html(검색일: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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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러한 관점을 총괄적으로 보여 주었다. 기타오카는 19세기 약육강식의 시

대와 일본의 근대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협조, 이로

부터의 이탈과 전쟁의 과오,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일본 전후 체제의 부합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1世紀構想懇談会, 2015: kindle location 175). 세계사적 맥락에

서 일본 국가 행위를 판단하는 논조는 3차 모임에서의 다나카와 4차 모임에서

의 호소야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다나카는 기타오카가 전체적으로 설

명한 내용 중에서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맞추어서 발전해 온 일본의 전후 

시대에 대해 중점을 두어 발표를 진행하였다(21世紀構想懇談会, 2015: kindle location 

685). 한편 영일 양국 사이의 전후 화해에 대한 발제를 담당한 호소야는 발표 주

제를 설명하기 전에 1920년대 국제 질서에서 일본이 이탈하게 된 점에 대한 반

성이 일본이 역사 화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1世紀構想

懇談会, 2015: kindle location 1330).

기타오카, 다나카, 호소야 3인이 세계사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었던 국

제 질서에 대한 협조를 기준으로 일본의 국가적 행위를 판단한다는 관점은 현

재 일본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논리로 연결된다(21世紀構想懇談会, 2015: kindle loca-

tion 269). 기타오카, 다나카, 호소야 3인 모두 안보법제간담회의 위원이었다는 점

은 우연이 아니다.

21세기구상간담회의 토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타오카 등의 국제주의 관

점은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공존하기 어렵다. 우선 역사수정주의는 역사 인

식에서 일본 중심주의이다. 일본이라는 문화 공동체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일

본 역사를 해석하는 복고주의가 역사수정주의의 중심 부분을 이룬다. 역사수정

주의자들은 전후 진보 사관이 전후 개혁기 미군정의 민주주의 개혁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일본사는 일본

의 역사적 내력 속에서 파악해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다(坂本多加雄, 1994; 西尾幹二, 

1999). 국제주의 관점은 진보 사관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본사를 일본 밖의 기준

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 세계관과 충돌한다.

나아가 국제주의 관점에서 발견되는 전전과 전후 시기 국제 질서의 성격에 

대한 평가도 역사수정주의 세계관과 충돌한다. 국제주의 관점에서는 전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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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제 질서의 유지, 발전에 대한 미국의 공헌을 높게 보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 세계관에서 미국

은 전후 일본이 자신의 문명론적 가치관을 반영한 국가 체제와 사회 질서를 수

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였다. 전후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의 개정 문제

에 대해 국제주의 관점과 역사수정주의 모두 개헌론으로 연결되지만, 역사수정

주의자들에게 개헌은 자주성과 전통성, 즉 미국에 의해 훼손된 일본적 가치와 

국가적 명예의 복구라는 의미를 갖는다(이정환, 2018a). 반면에 국제주의 관점에 

서 있는 기타오카에게 개헌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면서 일본의 번영이 기대고 있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北

岡伸一, 2000).

또한 1920년대 국제 질서의 성격에 대해서 국제주의 관점과 역사수정주의의 

세계관은 상이하다. 국제주의 관점에서 1920년대의 국제 질서는 제1차 세계대

전의 참화에 대한 반성 속에 평화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이

해된다(21世紀構想懇談会, 2015: kindle location 1402). 역사수정주의에서 1920년대의 

국제 질서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인종 차별 반대 조항이 채택되지 못한 것이 상

징하듯 인종주의가 지속되던 시대이다. 국제 질서 속에 배태되어 있는 인종주의

는 최강대국 미국의 배일 정책과 연동되어 반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西尾幹

二, 2001: 257-258). 국제주의 관점은 1920년대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성격이 미

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룩한 국제 질서와 기본적 가치에서 연속되는 것

으로 파악한다(21世紀構想懇談会, 2015: kindle location 1444). 하지만 역사수정주의 세

계관에서는 워싱턴 회의의 4개국 조약, 5개국 조약, 9개국 조약은 제국주의적 

세력 균형 차원의 성격을 띠며, 1920년대 말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서 9개국 조

약의 내용에 손상을 주는 정책 변경을 시도하였을 때 9개국 조약의 보증자인 미

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西尾幹二, 2001: 263-264).

1920년대 국제 질서에서 일본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수정주의 관점은 

국제 질서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이 자구책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국제주의 관점은 일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다. 이

에 따라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일본의 군사 행동에 대해 침략이란 용어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해 국제주의 관점에서는 거리낌이 없다. 21세기구상간담회 위원 중 



194
아시아리뷰  제9권 제1호(통권 17호), 2019

역사수정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카니시는 침략 용어 사용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이 간담회 구성원들 사이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결과 보고서 본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中西輝政 ·西岡

力, 2016).

21세기구상간담회는 국제주의 관점에서 일본의 근 ·현대사를 보고 있는 인물

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최종 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더 정확하게는 국제주의 관점을 담아내기 위한 간담회 위원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주류적인 국제주의 관점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

서에 대해 성찰적 시각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미국 주

도의 세계 질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당화이며, 그

렇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1세기구상간담회 논의의 핵심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사 화해 노선이 반성의 대상을 아시아로 삼고 있다

는 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세계 속의 일본’을 고려해야 한다는 21세기구상간담

회의 국제주의 관점에서 ‘세계’는 ‘미국’으로 대치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IV. 국제주의 기준 아래의 아베 담화

1. 아베 담화의 역사 인식

21세기구상간담회의 결과 보고서에 기반한 총리 담화는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되었는데 아베 담화 발표 이전에 아베 담화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관심이 크

게 증폭되어 있는 상태였다. 주된 관심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 

사용된 핵심 개념인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인

가에 있었다. 과거 두 담화에 사용된 네 단어는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에서 

거부되는 핵심 사항이었고, 아베의 총리 담화에 이 표현이 들어갈 것인가에 관

심이 집중되었다(『日本経済新聞』 2015. 3. 8). 결과적으로 아베 담화에는 이 네 단어

가 모두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 단어의 서술 방식은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와는 크게 다르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일본을 주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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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놓고,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통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諸

國)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직접적 표현이 사용되었다.5 반면에 아베 

담화에서 침략은 사변, 전쟁과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사용되었으며, 사변, 

침략, 전쟁을 일본이 수행했다는 표현은 없고 그 대신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식민지 지배도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다

는 직접적 표현 대신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의 표현이 사용되었

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 사용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

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라는 표현은 아베 담화에서 과거형으로 대치되

었다. 아베 담화에서는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

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라는 과거형의 서술을 취했다.

아베 담화 발표 후 아베 담화의 교묘한 기술 방식 속에서 전쟁에 대한 일본

의 책임성과 이에 대한 반성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았

다. 기술 방식의 측면에서 아베 담화는 사과의 정신이 담겨 있지 않으며 역사수

정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은 주변국에서 더욱 강력하게 주장되었다(박찬승, 

2016; 이종국, 2016; 최순육, 2016).

내용 측면에서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일본이 과거 과오에 이르는 역사적 경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

고 있다는 점이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일본의 과거 과오 자

체의 역사적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일본이 과오를 저질렀음에서 시작해

서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귀결되는 단순한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그리 길지 않다. 반면에 아베 담화는 일본이 저지른 과오의 성격이 무

엇이며, 그에 도달하는 일본 근 ·현대의 과정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

5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아베 담화의 한국어 표기 사용은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의 번

역본에 따랐다. 1995년 8월 15일 총리 담화(무라야마 담화): https://www.kr.emb-japan.go.jp/rel/

r_postwar/r_postwar_050609.html(검색일: 2019. 5. 20), 2005년 8월 15일 총리 담화(고이즈미 담

화): https://www.kr.emb-japan.go.jp/rel/r_postwar/r_postwar_050815.html(검색일: 2019. 5. 20), 

2015년 8월 14일 총리 담화(아베 담화):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

html(검색일: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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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에 비해 2배 이상의 긴 분

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베 담화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본의 과오는 ‘세계의 대세를 보지 못하고’,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희생 위에 구축하려 했던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도

전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된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

는 것이 ‘만주 사변, 그리고 국제 연맹 탈퇴’이다. 전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

사 해석에서 1931년 만주사변을 침략 전쟁의 길로 걸어가게 된 계기로 보는 것

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아베 담화의 내용은 문제적이다. 아베 

담화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이고, 반대로 국제 

질서에의 협조, 공헌, 그 속에서의 성공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논리 구조를 가

지고 있다. 그 속에서 1930년대 국제 질서의 도전자가 되기 이전의 일본이 걸어

온 길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베 담화는 19세기 후반을 서구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이 아시

아에도 밀려왔는데, 이 속에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입헌주

의를 수립하고, 독립을 유지하였음과 더불어 러일 전쟁의 승리로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세기 일본의 근대적 성공에 대한 장광설은 역사수정주의적 인식과도 부합한

다. 이 인식 구조에서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문제 의식은 포함될 여지가 없

다(윤석정, 2019). 아베 담화가 당대 국제 질서에 잘 맞아떨어지는 국가 행위 자체

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아베 담

화의 기술 내용은 아베 담화 전반에 흐르는 당대 국제 질서에 대한 절대적 가치 

부여의 관점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아베 담화가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결정적인 부분은 1920년대에 대한 기술에 있다. 아베 담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

후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 속에 ‘사람들은 평화를 강력히 바라며 국제 연맹을 

창설하고, 부전 조약(不戰條約)을 탄생’시켰으며, ‘전쟁을 위법화하는 새로운 국

제 조류가 생겨났으며’, ‘당초에는 일본에서도 보조를 함께했다’고 기술한다. 즉 

1920년대 일본에서 당시의 국제 질서에 협력하였음을 강조하며, 그것을 기준으

로 그 당시 일본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베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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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수정주의의 역사 인식과 갈라진다. 역사수정주의적 이해에서 1920년대

의 국제 질서는 제국주의 세력 균형의 연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인

종주의적 편견에 기반한 부정적인 것이다. 아베 담화는 국제 연맹과 부전 조약

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반전 사상을 1920년대 시대 정신으로 놓고 이에 대해 일

본에서 협력하였음을 강조하며, 1920년대의 국제 질서와 이에 대한 일본의 협

조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아베 담화에서 사용한 전후 일본의 ‘국제 사회로의 복귀’ 표현은 고이즈미 담

화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라

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일본이 전후에 무엇을 수

행하였는가에 대해 아베 담화의 기술은 독특하다.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일본의 

‘평화와 번영’ 속에 ‘평화의 존귀함’을 잃지 말고 ‘전쟁의 비참함’을 후세에 전하

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에 기반한 ‘근 ·현대에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

하여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 우호 교류 사업을 전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담화의 청자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이 부분

에서도 드러난다.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

장으로 일관하며 ODA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등을 통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물적 ·인적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하였음을 기술하면서 일본의 국제 

공헌의 내용상 아시아 지향적이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자위대의 작전 수행과 연결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언급된 것은 고

이즈미 정권기 일본 안보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국제 공헌 내용에서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아시아와의 우호 교류 

증진 노력,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ODA와 PKO 활동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반면

에 아베 담화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며, 

오로지 부전(不戦)의 맹세를 견지’해 왔음을 기술하고 있다. 과거 두 담화에서 해

외에 어떠한 지원을 했었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공헌의 내용에 대한 기술

이 국제 사회의 시대 정신에 일본이 얼마나 부합해 왔는가의 기술로 변동되어 

있다. 즉, 전후 일본의 의의를 국제 질서에의 협조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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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국제 질서이다. 시대의 국제 질서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일본의 근 ·현대사에서 각 시기별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

제주의적 역사 인식은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기타오카나 호소야가 보여 준 인

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이 2015년 8월 14일에 발행

된 아베 담화에서 처음으로 정부 견해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4

월 22일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반둥 회의) 60주년 기념 정상 회담에서의 아베 총

리 연설6과 동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7에서도 국

제 질서에 대한 강조는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8 이는 21세기구상간담회의 논

의 과정 또는 이전에 제2기 아베 정권 내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이 정부 역사 정

책의 공식적인 외형으로 선택되었으며, 이에 입각하여 21세기구상간담회의 구

성원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2. 아베 담화와 가치관 외교

아베 정권에서 국제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단초는 일

본이 장래 국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짐한 부분에서 발견

된다.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

척’하고 국제 협조를 촉진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야 함

을 주장하면서, 피폭국의 입장에서 ‘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 확산 

금지 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추구할 목표임을 언급하고 있다. 고이즈

미 담화에서는 ‘아시아 제국과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의 협

력 관계’를 구축할 것과 국제 사회의 여러 곤란한 문제(‘지금 도상국의 개발이나 빈

곤 극복, 지구 환경의 보전,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 방지 ·근절 등’) 해결을 위해 적극

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 모두 당시 

정권의 외교적 과제와 정책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에는 아시아와

6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2speech.html(검색일: 2019. 5. 20).

7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9enzetsu.html(검색일: 2019. 5. 20).

8　다만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 회담 연설과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침략’과 ‘사죄’ 표현이 빠져 

있다(『日本経済新聞』 2015. 4. 23;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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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강화를 지향하는 역사 화해 노선과 일본 국내의 평화주의를 국제적 차

원에서 군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혁신 노선의 정책 선호가 담겨 있다. 고이

즈미 담화에는 고이즈미의 반복된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따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악화 상황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테러와의 전쟁이라

는 시대적 국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와 테러 방지 ·근절 목표에서는 미국과의 안보적 협력 관계 강화를 지향하

는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 선호가 유추된다.

아베 담화에 나타난 일본의 국제적 과제에 대한 기술에도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아베 담화의 마지막 부분은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 

지향의 핵심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 버린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

다. 그렇기에 바로 일본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며,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내걸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껏 이상으로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종전 80

년, 90년, 나아가서는 100년을 향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일본을 만들어 나갈 

그런 결의입니다.

이 부분은 가치관 외교 정책 노선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치관 외교 정

책 노선은 제1기 아베 정권의 ‘자유와 번영의 호’, 제2기 아베 정권의 ‘민주적 안

보 다이아몬드’ 구상의 바탕이 되어 왔다(Hosoya, 2011; 2013). 민주주의와 인권 같

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이러한 가치를 국

가 정치 체제의 원칙에 포함하고 있지 못한 중국, 북한에 대한 배제의 논리가 된

다. 가치관 외교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에 대한 균형적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

는 수단이 될 수 있다(屋山太郎, 2013). 아베 담화에 언급된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

일 동맹 강화를 위한 일본의 군사 안보적 제약 해소를 의미하는 안보 체제의 변

화를 의미한다. 가치관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에서 일체화되어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실용주의나 힘의 논리가 아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리 잡도록 위상지우는 것이 가치관 외교의 역할이다. 

가치관 외교는 현재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이 보편적 국제 질서의 기본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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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고 이에 공헌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도 가치관 외교 세계관의 반영물이라 할 수 있다. 보편

적 국제 질서는 존재하고, 이에 협력하는 일본을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가치관 외교가 전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보편적인가 하는 질문에 

중국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일본에서 적극적

으로 수용해 왔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달리 생각할 것이다.

더불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본적인 것인가의 질문에 일본의 역사수정주

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본 역사 내력의 산물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파악하는 오카자키에게 보편적 가치는 일본적인 것이기도 하다(岡崎久彦 

外, 2015). 이러한 관점은 21세기구상간담회와 아베 담화의 실질적 설계자로 간주

되는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에 의해서도 공유된다(兼原信克, 2011). 하지만 역

사수정주의자들에게 오카자키나 가네하라는 ‘역사 친미’일 뿐이다. 2006년에 출

판된 아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는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성과 인권, 민

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이 함께 담겨 있다. 하지만 역사수

정주의자들이 아베에게 기대한 것은 일본적 가치의 계승과 가치 부여를 상징하

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복고주의적 교육 ·문화 정책 추구이고, 더불어 일본 

근 ·현대 역사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적 관점과 싸우며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역사 정책의 추구였다. 역사수정주의자 

입장에서 가치관 외교에 입각한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미국 중심의 세

계사 서술 속에 일본을 객체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역사수정주

의자들이 아베 담화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9하는 이유는 무라야마 담화에 사용

되었던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의 단어가 다시 사용되었기 때문만은 아니

다. 그들에게 아베 담화는 일본 국가 정체성 인식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세계관

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소위 ‘보편적 국제 질

서’는 ‘미국적 가치’일 뿐이다. 또한 그들은 ‘미국적 가치’와 ‘일본적 가치’가 맞물

려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9　아베의 역사 정책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지식인의 비판은 西尾幹二(2017), 西尾幹二 外(2017), 

中西輝政 ·西岡力(201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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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담화의 국제주의적 성격과 그에 대한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반발

은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이해함에서 역사수정주의를 중심에 놓는 고정적 사

고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V. 결론

2015년 21세기구상간담회와 아베 담화는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

정주의보다 국제주의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아베 정

권의 역사 정책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였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아베 담화의 명백한 청자는 일본에 대한 승자였던 미국

이다. 아시아의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중심에 없다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아베 담화의 전제가 되는 국제주의 관점은 차이가 없다. 피해자 관점이 

강한 한국의 담론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일본 내의 모든 관점은 동

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의 국가 정체성 인식에서 일

본적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국제주의 관점은 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한

다는 차이를 지닌다. 또한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과 국제주의에 입각

한 역사 정책은 미국에게 상이하게 이해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아베 정권의 국

제주의적 역사 정책은 2013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보는 미국의 불신과 불

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적 역사 정책의 지속성은 어떻게 전망될 수 

있을까. 니시베의 자살 후 발행된 유고집에서 그는 아베에게 실용주의(기회주의)

를 따르지 말라고 적어 놓았다(西部邁, 2018: kindle location 2256). 니시베는 아베가 

자신의 신념을 따르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의 역사 정책을 추구

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니시베는 아베에게 신념에 입각한 역사 정

책의 추구를 주문하고 있으며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의 신념에 대해 믿고 있다. 

아베가 개별 정치인으로서 보여 주었던 강력한 역사수정주의적 지향성이 이러

한 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정권의 최고지도

자로서 아베의 정책 선택에서 신념 요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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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고려 속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의 역사 정책이 일본의 국가 이익과 아베 정

권의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한 아베 정권은 국제주의적 관점을 유지할 가능성

이 높다. 그리고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의 정책도 국제주의로 포장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역사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고이즈미와는 

달리 아베는 당초에 선명한 역사 인식과 이와 부합하는 역사 정책에 대한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너무 과

도하게 아베 개인의 신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의 정치적 선택

을 신념 차원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정책결정자의 정체성 차원의 신념을 파

악하는 작업보다, 정책의 대내외적 제약 요인 그리고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과 

정책 내용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전략적으로 의도한 바를 파악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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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e Statement in 2015 shows that internationalism is more visible 

than historical revisionism in the Abe Cabinet’s history policy. While 

historical revisionism emphasizes Japan’s traditions and unique values, 

internationalism upholds the significance of universal values in the world. 

The Abe Cabinet’s history policy never targets the Asian countries and their 

people, but only the US government. The transition of the Abe Cabinet’

s history policy toward internationalism in 2015 was an effective solution 

for the US government’s lack of confidence in Abe and his Cabinet arou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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